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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 20 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단(4.24-4.28)의 방일을 시작으로, 기시다 총리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5.9-5.10) 하야시 외무상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고, 

양국은 현안해결을 위한 정부간 고위급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에 합의(5.9)하였다. 

민간교류도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 19 이후 중단되었던 여행목적의 입국이 

허용되었고(한국 6.1 전체, 일본 6.10 일본은 단체관광객 허용), 2 년 3 개월만에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이 재개(6.29)되었다. 정치권에서는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합동간담회(5.11), 

경제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한일재계회의(7.4)를 개최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도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5.20-5.22)과 일본(5.22-5.24) 

방문이 이루어지고, 6 월 29 일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간에 

3 자회동이 성사되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5 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공고화하며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합의하였으며,2 이후 일본에서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한일 정상은 6 월말 스페인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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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에서 처음으로 마주하였다. 비록 양자간 갈등 현안 및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국내적 상황 등으로 인해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으나, 두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4 개국(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가치와 규범의 공유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 월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일본의 

대외전략과 행보를 전망해 보고, 미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가 모색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 증진 방안과 현재의 어려운 한일관계의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본 일본의 행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은 취임 이후 처음이자, 기시다 총리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5.23),3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추진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공식 출범(5.23), 미국, 일본, 인도, 호주 QUAD 국가들간 2 번째4  대면 

정상회의가 개최(5.24)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도발 등 지정학적 안보위기 고조 속에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관여를 약속하였고, 일본은 미국의 대중견제노선에 함께 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양국은 국제질서 및 지역안보, 경제성장, 

보건·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향후 

미일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일본은 미국의 지지와 협조 하에 역내외 외교·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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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이나 사태 속 미국의 실질적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2021 년 스가-바이든 정상회담의 진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스가-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견고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중국 및 북한문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보건위기 및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였다.5 이번 기시다-바이든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시작으로, 지역안보, 

경제성장, 인간안보 등 폭넓은 의제에 대한 협력 및 미국 및 일본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강조되었다. 이는 곧 미일관계가 역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넘어 글로벌 

안보, 경제 위기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행동하는 관계로 거듭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1] 기시다-바이든 미일정상회담(2022.5.23) 공동성명 워드 클라우드 

 

출처: 필자 작성 (Free Word Cloud Generator) 

 

[그림 1]은 이번 미일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시다 총리(Prime Minister Kishida)와 바이든 대통령(President B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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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two) 리더(leaders)가 국제(international) 및 글로벌(global) 안보(security), 

경제(economic), 에너지(energy) 분야 등에서의 협력(cooperation)의 중요성(importance)과 

관여(commitment) 강화(strengthening, strengthen)에 대해 주로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성명에서는 “유럽에서의 위기와 관계없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가 재확인”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은 외교안보 역량과 

자원을 유럽 지역에 동원했던 미국의 관심과 전략적 목표가 여전히 이 지역에 있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언급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관심이 유럽으로 옮겨간 것에 대한 이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적극 참여하며 추동력을 높여주었다. 

이와 같은 동맹국 일본의 지지와 참여는 미국에게 주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반면, 일본은 

미국이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미국이 복귀할 것을 희망하면서도 

이에 대한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능력을 포함한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에서는 ‘반격능력(舊 적기지공격능력)’과 

방위비 증액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외에도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숙원사업인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및 내년 G7 정상회의 개최를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다만, 미일정상의 공동성명에 미국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6  더욱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93 개 전체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엔헌장을 개정하고, 

5 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이 실제로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지지가 재확인된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치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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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현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일의 굳건한 대응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2. 대중견제수위를 한층 더 높인 일본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견제의 목소리가 2021 년 스가-바이든7 정상회담 보다 구체적이고, 

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스가-바이든 미일정상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 2 차례 지역안보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언급되었다면, 이번에는 국제질서, 

지역안보,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6 차례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 스가-바이든 정상회담에서는 (1)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 (2)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권익에 관한 주장 및 

활동에 대한 반대 정도로 표명되었다. 그러나 이번 기시다-바이든 회담에서는 (1)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분명히 비난할 것을 촉구하고, (2)경제 

및 타 분야에서 위압을 포함한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정합되지 않는 중국의 지속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3)중국의 핵능력 증강에 유의하여 중국에게 핵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핵군축을 진전시키는 노력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4)동중국해에서의 

모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에 관한 주장, 

매립지의 군사화 및 위압적 활동에 대한 강한 반대, (5)최근 중국과 솔로몬 제도 사이의 안보 

협정, (6)일본 주변의 러시아군의 활동 증가와 중국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기시다 내각의 대중견제 강화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일본내 

높아진 반중감정과 대중위협인식,8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불안감이 

고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권위주의를 확대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비 증강을 이루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례를 참고하여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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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략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이것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9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G7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대러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실시하는10 것도 이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등 역내 안보불안감이 고조될수록 미일동맹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대중견제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와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경제안보담당상 신설, 경제안전보장법 신설 등 다양한 대중견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3.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논의 가속화: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증액, 헌법개정  

기시다 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 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것을 밝혔다. 자민당은 지난 

4 월 26 일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11 이를 기시다 

총리에게 제출하였는데, 제언에는 중국의 급격한 군비확장,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의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액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중, ‘반격능력’은 자민당이 기존에 사용해 온 ‘적기지공격능력’이라는 표현이 선제공격의 

오해가 있다며 명칭을 바꾼 것이다.12 그런데 ‘반격능력’은 실제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도 공격 징후가 탐지되면 반격할 수 있고, 지휘통제기능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전후 유지해 

온 평화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본내에서 자국의 방위력 강화 논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위협, 북한의 핵도발 등 지역안보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기시다 총리는 이미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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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기시 방위상, 마쓰노 관방장관 등도 

공식 석상에서 ‘반격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여,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14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지 않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6.3-6.5)에 의하면,15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72%가 찬성(반대 2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GDP 의 

2% 이상 증액’ 19%, ‘GDP 의 1~2%의 범위에서 증액’ 34%, ‘현상태 유지’ 35%, ‘감액’ 6%로 

나타나 증액에 찬성하는 의견이 53%로 반대하는 의견 41%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력을 ‘5 년 이내’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을 결정(6.7)하였다.16 

뿐만 아니라,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선거 공약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GDP 2% 

이상의 국방예산 증액, △5 년 이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여(6.16)17 선거 이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위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현재 장비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탄약 확보, 장비품 유지정비, 숙소 노후화 

대책의 중점적 추진, 국내 방위생산·기술 기반 유지 및 강화, 장비 이전 관련 제도 정비, 

자위대원의 충분한 확보와 처우개선, 주일미군재편과 기지대책 추진 등의 대략적인 방향은 

제시하였으나,18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과 구체적인 사용처와 비용, 추진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아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위협, 북한의 핵도발 등 불안한 지역정세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의 지지 속 방위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일본내 논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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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의 함의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동맹관계를 확인하였고, 국제 및 지역안보, 경제성장, 인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미일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리 개혁에 

뜻을 모았고,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방위능력 증강 및 방위비 증액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대중견제 보조와 대중견제적 성격의 IPEF 

지지와 참여를 얻었다. 미일관계는 앞으로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안보와 

경제, 글로벌 과제 뿐만 아니라 역내 심화되는 미중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미일정상회담의 결과는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1. 북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속 한일협력 강화 필요성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미일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한미일 협력 또한 강조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한국과 일본에 국한되었던 점,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미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신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미일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협력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정보판단이 어긋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6 월 5 일 북한이 평양 순안, 개천, 평북 동창, 함흥 등 4 개 

지역에 약 35 분간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한국은 8 발, 일본은 6 발이라고 발표했으며, 5 월 

25 일에도 한국은 3 발, 일본은 적어도 2 발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19 문제는 어느 곳의 정보가 

맞고, 틀리는가가 아닌 이와 같은 정보의 차이가 가져올 부정확한 판단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면, 한반도가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위협과 북한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일협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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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에 놓여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정상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20 한국은 이미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35 개국과 GSOMIA 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일간 GSOMIA 는 

북한위협에 대응하는 방식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안보문제는 한일간의 역사적 갈등과 국민적 

반감을 배제하고,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 GSOMIA 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설명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분야에서의 한일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일간 

안보 분야에서의 신뢰는 지난 2018 년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저공비행’ 갈등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으면서도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환경, 감염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안보 분야, 

제 3 국에서의 협력, 다자협력 등이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 연대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일간 신뢰를 쌓고,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양국간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단계적 접근의 중요성 

오는 7 월 10 일 참의원 선거 이후 특별한 이유로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향후 3 년간 대규모의 국회의원 선거가 없다. 즉, 최소 3 년간은 기시다 정권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온건보수 성향의 기시다 총리가 정권장악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집권을 

할 경우, 한일관계 개선도 기대해 볼만하다.  

다만, 기시다 내각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현재의 강경 노선을 급격히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여론 또한 한국과의 역사적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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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의 대한국 강경책은 일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의원 선거 후 일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우유부단’ 혹은 ‘신중’하다고 평가받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자민당내 강경파와 국민여론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도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 후 일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양국이 관계 개선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결해야 하며, 비교적 덜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해결이 용이한 문제들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양국 민간 교류의 

정상화와 상호비자면제 부활,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7 월 4 일, 3 년만에 개최된 한일재계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도 상호수출규제 폐지, 

상호무비자 입국제도 부활 등이 포함되었는데,21 양국 경제계에서도 이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9 년 단행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당시 일본이 제기한 ‘한일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 가지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었음에도22 불구하고,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다. 수출규제 후 지난 3 년에 

대해서는 한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서 자립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과23 한국의 

소부장 국산화가 답보 상태에 놓여 탈일본을 실패했다는 것으로24 나누어지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한일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을 증가시켰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양국 경제계의 불안과 불편,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악화시킨 채 지속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경제안보 

이슈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보다 긴요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연계성이 높은 한일의 협력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일본은 2019 년 수출규제 조치 당시 제기한 의혹과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문제 판결과 

한국에 대한 보복성 성격의 조치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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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게도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명분은 성립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7.4)시키는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와 법, 정치와 외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갈등, 북한문제 등 양국이 처한 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현재의 한일갈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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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미일정상회담: 주요내용25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정상회담은 5 월 23 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 시 

15 분까지 약 2 시간 15 분(단독회담: 30 분, 소인수회담: 50 분, 확대회담-워킹런치: 

55 분)동안 이루어졌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핵능력 증강, 북한 핵도발 등 

엄중한 지역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미일동맹을 통한 억지력 및 대처력 강화, 

사이버, 우주, 신흥기술 분야 등에서의 미일동맹의 현대화, 보다 강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공급망 강화와 경제안보, 에너지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보건·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미일관계】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인 

이번 미일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은 “미일 양국의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견고한 

파트너십(a partnership that is stronger and deeper than at any time in its history)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일 양국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민주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법의 지배,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당면한 최대의 위협이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비난,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 촉구,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대러제재,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책임이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역할강화와 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였다. 또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평화, 안전, 

번영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미일 양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외교·안보】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의와 미국의 지지, 미일동맹의 현대화  

미일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공통비전 추진 및 

미일동맹을 통한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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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에 있었던 미일화상정상회의에 이어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언급하였으며,26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국가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결의와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 증액 확보를 표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지지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국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중국의 행동과 중국의 핵능력 증강에 

대한 우려,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인 해양권익 

주장, 매립지의 군사화 및 위압적 활동에 대한 반대, 그리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안전보장조약 5 조가 센카쿠 제도에 적용됨을 

재차 확인하였고, 미일 양국은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와 확대억제에 대한 미일협의강화, 해상보안당국간 협력, 그리고 사이버, 

우주, 신흥기술 분야 등에서 미일동맹의 현대화 및 공동의 능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경제성장】 미일경제협력 강화와 IPEF 출범 

미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해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2021.4.16)에서 미일 양국은 ‘새로운 경쟁력과 복원의 

파트너십(a new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CoRe) Partnership)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이전에 이미 논의된 

신기술, 기후변화, 감염병 등에 대한 공동대응뿐만 아니라, 공급망 협력, 경제안보 강화 

등이 논의되었고, 반도체 개발 검토를 위한 공동 TF 설립, 미일 경제정책 

협의위원회(경제판 2+2) 개최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일기간에 미국 주도의 다자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공식출범27 하였으며, 일본 

또한 IPEF 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양 정상은 다자무역체제, 공급망에서의 인권존중,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에너지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주요 광물 및 원자력에 대한 공급망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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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과제】 보건·기후변화 등 신시대 인간안보실현을 위한 미일협력 강화 

미일 정상은 코로나 19 위기의 극복과 미래 팬데믹 예방, 보건안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WHO 개혁, 세계보건안보를 위한 기금 설립, 재정당국과 보건당국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헬스 아키텍처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위협성을 

인식하고, 미일기후파트너십(U.S.-Japan Climate Partnership)28 하의 양국 협력 강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협력을 확인하고, 핵 비확산과 핵군축의 

초석으로 핵확산방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강화에 동의하였으며, 핵군축에 대한 현실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지역안보에서 경제성장, 글로벌 과제까지 폭넓은 

의제가 다루어졌다. 민주주의의 경제대국으로서 미일 양국은 민주적 가치, 규범, 원칙을 

지지하고, 평화, 번영, 자유가 확보되는 미래 비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미일협력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통한 인적교류 

강화도 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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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의 한일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일본은 31%, 한국은 53%로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일본의 경우, 2015 년 이래 

최대치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5%에 불과했던 기대감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는 31%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読売新聞] “日韓関係「良くなる」急上昇、日本３１％・韓国５３％に

…読売・韓国日報共同世論調査” (2022.6.9)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

chosa/20220609-OYT1T50067/ (검색일: 2022.6.9) 

2 외교부. “한미정상회담 주요성과 (2022.5.21) 

https://www.mofa.go.kr/www/wpge/m_24812/contents.do (검색일: 2022.7.7); James Kim. 

“한미정상회담 2022: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2022.5.23). Issue Brief 

2022-15. 아산정책연구원.  

3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미 화상정상회의(2022.1.21)와 G7 정상회의(2022.3.24, 벨기에) 

계기 단시간 협의를 통해 정상차원의 논의를 한 바 있다. - 外務省. “日米首脳テレビ会談” 

(2022.1.22)  https://www.mofa.go.jp/mofaj/na/na1/page1_001086.html; 外務省. “日米首脳間の

協議” (2022.3.24)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4_005537.html (검색일: 

2022.5.25) 

4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 개국간 첫 정상회의는 2021 년 3 월 화상회의로 개최되었고, 같은 해 9 월 

미국에서 첫 대면 회의가 개최되었다. - 首相官邸. “QUAD とは?”  https://www.kantei.go.jp/quad-

leaders-meeting-tokyo2022/index_j.html (검색일: 2022.6.1) 

5 최은미. “미일정상회담 평가 및 한국에의 시사점” (2021.4.27). Issue Brief 2021-13. 

아산정책연구원.  

6 外務省. “日米共同声明：アジア太平洋及びこれを越えた地域の未来を形作る日本と米国” 

(2015.4.25)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3_000756.html (검색일: 2022.6.5) 

7 최은미. “미일정상회담 평가 및 한국에의 시사점” (2021.4.27). Issue Brief 2021-13. 

아산정책연구원. 

8 일본 겐론 NPO 와 중국 국제출판집단의 「2021 일중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대중인식은 

90.9%가 부정적이었으며, 응답자의 70.5%는 중국에게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言論 NPO. “第 17 回日中世論調査” (2021.10.20) https://www.genron-

npo.net/world/archives/11542.html   

9 닛케이신문 여론조사(2.25-2.27)에 의하면, 응답자의 77%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로 파급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 [日本経済新聞]. “台湾へ波及「懸念」77% 

本社世論調査 制裁論、クリミア併合時より上昇 「人的貢献すべき」70%” (2022.2.28)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8613340X20C22A2PE8000/ (검색일: 2022.6.6) 

10 外務省. “ウクライナ情勢に関する対応” 

https://www.mofa.go.jp/mofaj/erp/c_see/ua/page3_003225.html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20609-OYT1T50067/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20609-OYT1T50067/
https://www.mofa.go.kr/www/wpge/m_24812/contents.do
https://www.mofa.go.jp/mofaj/na/na1/page1_001086.html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4_005537.html
https://www.kantei.go.jp/quad-leaders-meeting-tokyo2022/index_j.html
https://www.kantei.go.jp/quad-leaders-meeting-tokyo2022/index_j.html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3_000756.html
https://www.genron-npo.net/world/archives/11542.html
https://www.genron-npo.net/world/archives/11542.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8613340X20C22A2PE8000/
https://www.mofa.go.jp/mofaj/erp/c_see/ua/page3_003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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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自由民主党. “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等の策定に向けた提言～より深刻化する国際情勢下におけ

るわ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防衛力の抜本的強化の実現に向けて～” 

(2022.4.26)  https://jimin.jp-east-2.storage.api.nifcloud.com/pdf/news/policy/203401_1.pdf  

12 [NHK] “「敵基地攻撃能力」を「反撃能力」に名称変更 提言を了承 自民” (2022.4.26)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426/k10013599651000.html (검색일: 2022.6.5) 

13 [朝日新聞] “敵基地攻撃の本質は「先制攻撃」 専守防衛の堅持を 憲法施行 75 年” (2022.5.3) 

https://www.asahi.com/articles/ASQ526RHBQ4XUOHB00F.html (검색일: 2022.6.7) 

14 [産経新聞] “官房長官も「反撃能力」使用「敵基地攻撃能力」から転換進む” (2022.6.6)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606-4C47U2XQ2FNTVEMTEI3NCYHKSM/ (검색일: 2022.6.7) 

15 [読売新聞] “2022 年 6 月 電話全国世論調査 質問と回答” (2022.6.6)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20605-OYT1T50163/  (검색일: 2022.6.6) 

16 [毎日新聞] “防衛力強化「5 年以内」 骨太の方針、閣議決定”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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